
본 연구의 목적은 1970년대 이후 한국의 자가 소유 지원 정책의 성격과 특징, 

성과와 한계를 규명하고 향후 이 부문의 성장 가능성을 진단해보는 것이다. 그동

안 자가 소유 지원은 주로 신규 주택공급에 의존했는데, 1990～2010년간 신규 

주택공급의 34.8%, 2005～2010년간은 신규 주택공급의 47.0%가 자가 부문 성장

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향후에는 신규 공급과 더불어 2014년 확대 도입되는 

디딤돌 대출과 공유형 모기지 제도 등 주택금융 지원이 자가 소유 부문의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저성장, 주택가격 불확실성, 단독 가구 증가, 자가 보

유 의식 감소, 고령 빈곤화 등은 미래 자가 소유 부문을 위협하는 요인들이다. 따

라서 지속가능한 자가 소유 부문의 성장을 위해서는 부담능력의 제고, 자가 상실 

예방 정책, 기존 주택재고 중심의 거래 정책 강화, 독신 가구 및 젊은 계층을 위

한 저렴한 분양주택 혹은 계단식의 자가 마련 제도 등이 좀 더 전향적으로 확대 

및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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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가 소유는 정서적 안정뿐 아니라 경제적 성공의 척도라고 볼 수 있

다. 집값 변동에 따른 위험과 유동성 제약이라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자

가 소유는 사회적 안정 기반, 주거 욕구의 자기실현, 책임 있는 시민 의

식, 중산층으로의 입문, 그리고 자산 축적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

식되고 있다(Van Gent, 2010; Andrews and Sánchez, 2011; Ronald, 2008; Doling 

and Ford, 2007). 자가 소유는 젊은 세대에서 고령 세대에 이르기까지 가

구의 전 생애주기에서 소득 재분배 역할도 하여(Kemeny, 2005), 노후 사

적 연금의 역할 등 미래 대비 자산이 되기도 한다. 국가적 측면에서 자

가 주택 부문은 국부의 중요 자산이며, 세수 확보를 위한 주요 과세 기

반이다. 정부는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주거 선

택, 원활한 주택 거래를 위해 신규 공급뿐 아니라 조세와 금융 지원을 

통해 주택 구입을 지원하고 있다. 자가 가구에게 주택은 주거 서비스 제

공이라는 물리적 공간 이외에도 주된 투자재이자 자산 축적의 수단이기

도 하다. 

이러한 자가 소유의 긍정적 효과로 인하여 많은 국가에서는 1980년대 

이후 자가 소유를 주택정책의 나아가야 할 목표이자 사회통합을 위한 방

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자가 소유로의 쏠림 정책에 

대한 반성과 회고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자가 소유 지향적인 주택정책 

기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명시적으로 자가 

소유 촉진을 정책 일면에 대대적으로 가시화하지는 않았으나, 1970년대 

이후 ‘1가구 1주택’ 보유를 위한 주택보급률 확대가 정책 목표가 되어왔

다는 점에서 자가 소유는 주택보급 확대의 전제이면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목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택보급률은 2008년 100.7%

를 넘어서, 이미 1가구 1주택을 초과 달성했으나, 자가 점유율은 지난 20

여 년간 정체 상태이다. 신규 주택이 많이 공급되었지만, 자가 가구 비율

은 크게 늘지 않은 것이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국민의 약 40%는 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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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상태이며, 무주택 기간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10년 이상 무주택 가구 

비율은 2006년 46.4%에서 2012년 60.3%로 늘었으며, 무주택 가구의 평

균 무주택 기간은 16.2년에 달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13a). 생애 최초 주

택구입까지는 8년 이상이 걸리며, 연소득의 5배가량(서울은 7～8배)을 지

불해야 자가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최근 주택시장 침체 상황에서는 거래 

부실로 인한 유동성 제약 문제도 크다. 자가 소유는 최상의 주거복지라

고 볼 수 있으나, 자가 시장에 진입하기는 점차 어려워지고 기존 자가 

소유자들도 주거복지를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러한 

자가 부문의 우려는 향후 주택시장 불확실성, 경제 성장 둔화, 구매력 한

계, 1인 가구 및 고령화와 같은 인구·가구 구조 변화 등으로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자가 부문이 민간임대 및 공공임대 부문과 더불어 주택

시장 내 일정 기능을 담당할 때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자가 소유 지원정책의 특징과 한계를 짚어보고, 

미래 건전하고 안정된 성장 기반을 갖출 수 있는 제 방향을 모색하는 것

은 현재와 같은 주택시장 불안기에 매우 의미 있는 논의라고 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 자가 부문의 정책 추진 특징과 한

계를 규명하고, 향후 미래 성장 가능성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우선 제2절에서 자가 부문의 성장 추이와 주요 정책 현황

과 특징, 한계점과 미비점을 도출하며, 제3절은 비교론적 관점에서 해외 

국가의 자가 소유 성장 경로와 최근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비교론적 관

점은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지난 30년간 자가 소유 촉진을 추진해온 

해외 국가의 정책 경험을 통시적 관점에서 조명해봄으로써 제4절의 미

래 성장 가능성을 진단할 때 더욱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견지를 제공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 본다. 제4절은 자가 부문의 미래 전망 부분으로 자연 

성장 가능성 및 도전 과제, 그리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본 논문

의 연구 방법은 주로 국내외 학술 논문, 관련 보고서, 정부 자료에 근거

한 문헌조사 방법이며, 실증 분석이 필요한 부분은 통계청의 인구 및 주

택총조사 자료와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2006, 2008, 2010, 2012)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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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975～1985년간은 보증부 월세에 순수 월세가 포함됨.

  자료: 통계청, 인구 및 주택총조사(각 연도).

<그림 1> 주택점유형태 변화 추이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2. 자가 가구 현황과 자가 지원 정책의 특징

1) 자가 점유율과 자가 보유율 현황

우리나라의 자가 점유율은 지난 1975년 63.6%로 최고치를 갱신한 이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0년에는 49.9%의 최저 수준을 보였다. 이후 

자가 점유율은 2000년 54.2%로 상승했으나, 10년이 지난 2010년에도 더 

이상 개선되지 못한 채 이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자가 점유율이 가장 

낮았던 1990년에는 전세 거주 비율(27.2%)이 높았는데, 이 비율은 1995년

에 29.7%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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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가 점유율 자가 보유율

2005 2010 2005 2010

전국 55.6 54.2 60.3 61.3

수도권

서울 44.6 41.1 50.4 51.3

인천 60.6 55.5 64.9 62.6

경기도 53.2 49.1 59.0 58.5

광역시

부산 56.7 57.8 60.2 62.4

대구 53.9 55.5 57.7 60.6

광주 53.6 58.9 56.8 62.7

대전 52.0 50.8 57.4 58.1

울산 58.8 59.7 63.0 65.6

도지역

강원도 57.9 59.0 62.7 65.2

충북 60.2 61.8 64.1 66.8

충남 62.9 61.0 67.4 67.4

전북 65.7 67.5 68.6 71.3

전남 69.5 70.7 73.1 74.8

경북 66.6 66.4 70.0 70.8

경남 62.6 63.2 66.6 68.2

제주 54.8 56.5 58.3 60.9

자료: 통계청, 인구 및 주택총조사(2005, 2010).

<표 1> 지역별 자가 점유율과 자가 보유율 현황(2005년, 2010년)

지역별로 자가 점유율을 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자가 점

유율이 2005년에 비하여 2010년 모두 감소한 반면, 대전과 충남을 제외

한 모든 지역은 2005년 대비 2010년 모두 증가했다. 자가 점유율과 대비

하여, 자가 보유율은 2005년부터 발표한 통계로, 자가 점유 가구 수에다 

임차 가구 중 타지에 주택을 소유한 가구를 합하여 산정한 것이다. 자가 

가구가 자신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당연히 되는 외국과 달리 우

리나라는 1989년 이후 수도권 신도시 개발 및 대단위 택지개발 등 도시 

외곽의 대규모 개발로 인해 소유와 거주가 불일치되는 여건이 발생되다 

보니 정책 효과성 제고라는 점에서 자가 점유율 통계와 별도로 자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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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율 통계를 발표했다고 볼 수 있다. 자가 점유율 정체와는 달리 자가 

보유율은 2005년 60.3%에서 2010년 61.3%로 1%포인트가 증가했다. 지

역별로 볼 때, 서울과 경기도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각각 51.3%와 58.5%

이며, 전북(71.3%), 전남(74.8%), 경북(70.8%)은 70%를 넘어선 수준이다. 

제주도를 제외한 7개 도지역의 평균 자가 보유율은 69.2%에 이른다.

통계청의 2010년 인구 및 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임차 가구지만 타

지에 주택을 소유한 가구 수는 123.9만 가구로, 이는 전체 임차 가구(795

만 가구)의 15.6%에 이른다. 2005년 임차 가구(705.9만 가구)의 11.3%(74.7

만 가구)가 타지 주택소유자인 것과 비교하면 2010년 임차 가구의 타지 

주택 소유 가구로 늘었다. 임차 유형별로 볼 때, 전세 가구 중 타지 주택 

소유 가구 수는 82.7만 가구로 전체 타지주택 보유 가구의 66.7%를 차지

하며, 보증부 월세 가구 중 타지 주택소유는 27.2만 가구(전체 타지주택 

보유 가구의 22%), 월세·사글세 등 가구의 타지 주택소유는 14만 가구(전

체 타지주택 보유 가구의 11.3%)이다. 임차 가구 중에서 전세 가구의 타지 

주택 보유 가구가 가장 많다. 전세 가구 중에서는 21.9%가 타지에 주택

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증부 월세 가구 중에서는 8.6%, 월세 가구 중에

서는 7.2%가 타지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통계청, 2011). 종합적으로 

2005년 대비 2010년 변화 양상을 보면, 자가 점유율은 줄고 자가 보유율

은 늘었다. 자가 점유율의 하락은 주로 수도권 자가 점유율 하락에 기인

하며, 자가 보유율 증가는 임차 가구의 타지 주택 소유 증가에 따라 향상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자가 점유율은 일반적으로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은 양상을 보

인다. 통계청의 인구 및 주택총조사의 원자료에 근거한 가구주 연령대별 

자가 점유율 추이를 보면(<표 2> 참조), 가구주 연령이 34세 이하인 경우 

자가 점유율이 30% 이하 수준이며, 35～44세가 40%대, 45～49세가 50%

대, 그리고 55세 이상인 경우 60～70%대를 보이고 있다. 자가 점유율 정

점 연령대를 보면, 1990년대는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77% 수준으로 비

슷한 정점 수준을 보이는 반면, 2000년과 2005년에는 65～69세 연령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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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1990～2010

자가증감율(%)자가 전세 월세 자가 전세 월세 자가 전세 월세 자가 전세 월세 자가 전세 월세

20～24세 8.4 36.0 51.5 7.8 43.4 45.2 7.6 38.8 50.2 6.7 25.1 64.6 5.6 17.0 74.8 -33.5

25～29세 16.0 47.5 32.5 16.3 55.9 24.0 17.2 53.2 25.3 16.1 38.5 40.3 14.5 33.3 47.8 -9.4

30～34세 29.1 43.0 24.1 31.9 48.2 16.6 31.1 48.9 16.2 32.3 39.0 24.4 29.6 37.9 28.3 +1.7

35～39세 42.3 32.9 21.1 46.3 35.5 15.5 45.0 36.5 15.3 45.1 31.5 19.9 42.2 31.5 22.8 -0.2

40～44세 53.8 26.0 17.3 56.6 27.5 13.6 54.5 28.1 14.7 53.8 25.0 18.2 49.7 26.2 21.3 -7.6

45～49세 62.2 21.1 14.2 63.8 22.4 11.8 61.7 22.5 13.4 60.0 20.3 17.1 54.8 22.2 20.5 -11.9

50～54세 69.4 17.0 11.4 69.8 18.5 10.0 68.1 18.4 11.5 66.2 16.2 15.1 60.9 18.2 18.6 -12.2

55～59세 74.1 14.3 9.5 75.0 15.2 8.2 73.4 15.3 9.6 72.3 13.2 12.5 67.6 14.8 15.8 -8.8

60～64세 76.3 12.7 8.7 77.9 13.1 7.3 77.1 13.1 8.1 76.0 11.6 10.5 73.0 12.6 12.9 -4.3

65～69세 77.4 11.6 8.4 78.3 12.1 7.5 77.6 12.4 7.9 77.4 10.9 9.3 75.3 11.8 11.3 -2.7

70～74세 77.9 10.8 8.0 78.1 11.6 7.7 75.6 12.7 8.7 76.3 11.3 9.3 76.1 11.6 10.4 -2.3

75～79세 77.6 10.5 7.8 77.6 11.1 7.7 74.1 12.8 9.2 73.5 12.1 10.3 74.8 12.0 10.7 -3.6

80～84세 77.7 9.8 7.2 76.9 10.7 7.9 73.3 12.4 9.3 71.4 12.5 10.9 71.7 13.0 12.0 -7.7

85세 이상 77.1 9.0 6.9 76.6 9.7 7.7 70.6 12.4 10.1 69.9 12.0 11.4 69.7 12.9 13.1 -9.6

전체 49.9 27.8 19.1 53.3 29.7 14.5 54.2 28.2 14.8 55.6 22.4 19.0 54.2 21.7 21.5 +8.6

자료: 통계청(2012b).

<표 2> 가구주 연령대별 자가 점유율 변화 추이(1990～2010년)
(단위: %)

서 각각 77.6%와 77.4%, 2010년에는 70～74세 연령층이 76.1%로 정점이

다.1) 지난 20년간(1990～2010) 각 연령대별 자가 점유율 변화 추이를 보

면, 가구주 연령이 30～34세인 연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 구간에서 

자가 점유율 하락 현상이 뚜렷하다(<표 2> 참조). 특히 20～24세 연령층

의 자가 점유율은 지난 20년간 8.4%에서 5.6%로 감소했고, 25～29세 연

령층의 자가 점유율은 16.0%에서 14.5%로 감소하여 이 두 연령층의 자

가 점유율 감소율이 각각 33.3%와 9.4%에 이른다. 가구주 연령이 40～59

세 구간에서도 자가 점유율이 크게 감소했으며, 자가 점유율 정점 연령

1) 정확한 자가 점유율 정점 연령은 2000년에는 64세(자가 점유율 78%), 2010년에

는 71세(자가 점유율 76.4%)이다(통계청, 20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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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연령대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년간

자가

증감율(%)

변화

양상자가 전세 월세 자가 전세 월세 자가 전세 월세 자가 전세 월세 자가 전세 월세

20∼24세 8.4 36.0 51.5 16.3 55.9 24.0 31.1 48.9 16.2 45.1 31.5 19.9 49.7 26.2 21.3 24.6

증가

25∼29세 16.0 47.5 32.5 31.9 48.2 16.6 45.0 36.5 15.3 53.8 25.0 18.2 54.8 22.2 20.5 12.1

30∼34세 29.1 43.0 24.1 46.3 35.5 15.5 54.5 28.1 14.7 60.0 20.3 17.1 60.9 18.2 18.6 5.5

35∼39세 42.3 32.9 21.1 56.6 27.5 13.6 61.7 22.5 13.4 66.2 16.2 15.1 67.6 14.8 15.8 3.0

40∼44세 53.8 26.0 17.3 63.8 22.4 11.8 68.1 18.4 11.5 72.3 13.2 12.5 73.0 12.6 12.9 1.8

45∼49세 62.2 21.1 14.2 69.8 18.5 10.0 73.4 15.3 9.6 76.0 11.6 10.5 75.3 11.8 11.3 1.1

50∼54세 69.4 17.0 11.4 75.0 15.2 8.2 77.1 13.1 8.1 77.4 10.9 9.3 76.1 11.6 10.4 0.5

55∼59세 74.1 14.3 9.5 77.9 13.1 7.3 77.6 12.4 7.9 76.3 11.3 9.3 74.8 12.0 10.7 0 유지

60∼64세 76.3 12.7 8.7 78.3 12.1 7.5 75.6 12.7 8.7 73.5 12.1 10.3 71.7 13.0 12.0 -0.3

감소65∼69세 77.4 11.6 8.4 78.1 11.6 7.7 74.1 12.8 9.2 71.4 12.5 10.9 70.0 13.0 12.9 -0.5

70∼74세 77.9 10.8 8.0 77.6 11.1 7.7 73.3 12.4 9.3 69.9 12.0 11.4 68.5 12.5 13.9 -0.6

자료: 통계청(2012b).

<표 3> 동일 출생연도의 연령대별 시계열적 자가 점유율 추이
(단위: %)

을 넘어선 80세 이상 고령층의 자가 점유율이 크게 감소했다. 한편, 이러

한 각 연령대별 자가 점유율 감소 부분은 상당 부분 월세로 대체되고 있

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자가 점유율 감소와 더불어 전세 거주가구 비

율의 감소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상기의 각 시점의 연령대별 횡단면 자료와는 달리, 1990년을 기준으

로 동일 연령대의 시계열적 자가 점유율을 보면(<표 3> 참조), 20～54세 

연령층의 자가 점유율은 점차 증가해왔다. 1990년 당시 20～24세인 가구

(2010년에는 40～44세)의 자가 점유율은 8.4%에서 49.7%로 증가했고, 

1990년 당시 25～29세인 가구(2010년에는 45～49세)는 16.0%에서 54.8%

로 증가하여 두 연령 집단의 자가 점유율 증가율은 지난 20년간 각각 

24.6%와 12.1%이다. 시계열적으로 볼 때, 자가 점유율이 감소하는 연령

층은 1990년 당시 60～64세 연령층(2010년 80～84세)이 76.3%에서 71.7%

로 감소했고, 1990년 당시 65～69세 연령층(2010년 85～89세)이 76.4%에

서 70.0%로 감소했다. 또한 1990년 당시 70～74세인 연령층(2010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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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세)이 77.9%에서 65.5%로 감소했다. 종합적으로 동일 연령대의 시계열

적 자가 점유율 추이를 본다면, 향후에도 과거 추세가 이어질 경우 현재 

34세 이하 연령층의 낮은 자가 점유율은 점차 개선될 여지가 큼을 알 수 

있다. 반면에 60세 이상 연령층의 높은 자가 점유율은 향후 하락할 가능

성이 있으나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70%대 수준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2) 자가 소유 지원 정책의 추진 현황

자가 소유 지원 정책은 주택구입 이전 단계, 주택구입 단계, 주택보유 

단계, 주택매각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각 단계별로 조세상의 

지원, 금융지원, 주택공급이라는 정책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조세상의 

지원은 주로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세를 인하하거나 혹은 비과세하는 방

법이며, 금융지원은 주로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장기 저리 구입자금 대출 

방법, 그리고 주택공급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

하는 방법이다. 

조세 지원의 대표적 예는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저축의 불입액 40%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중

단되었지만, 해당 저축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

세는 비과세하고 있다.2) 구입 단계에서는 전용면적 40m
2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보유 단계에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이자 상환

액에 대한 소득공제, 그리고 매각 단계에서는 1가구 1주택 2년 이상 보

유 시 양도소득세 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지원은 주택구입 단계 

시점에서 이루어진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해서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자금 대출(1994년 도입),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2011년 도입), 그리고 

2013년 시범 도입 이후 2014년 확대 시행되는 공유형 모기지 제도가 장

2)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

에 대해서만 적용된다(이수욱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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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택구입 이전 단계 주택 구입 단계 주택 보유 단계 주택 매각 단계

조세

지원

․장기주택마련 저축

의 이자 및 배당 소

득에 대한 비과세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저축액

의 40%에 대한 소

득공제

․전용면적 40m2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주택구입자

금 소득공제

 - 주택담보대

출에 대한 

이자 상환액

에 대한 소

득공제

․1가구 1주택 2

년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 

면제

․미분양주택 취

득 시 5년간 양

도소득세 면제

금융

지원
-

․구입자금 대출 지원

 - 근로자 서민 주택구

입자금,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 보금자리론

 - 공유형 모기지

․하우스 푸어 

지원
-

신규

주택

공급

․분양가 규제

․청약 가점제

․공공분양 주택 공급

- - -

자료: 이수욱 외(2010: 77)의 표를 수정·보완한 것임.

<표 4> 자가 소유 지원 정책

기 저리로 지원되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한국금융공사(2004년 3월 설립) 

출범과 함께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해 도입되었

다. 보금자리론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민간 금융권의 단기 대출, 변동

금리 대출, 만기일시 상환 방식 등 주택담보대출의 한계를 보완하고 금

융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고자 한 장기 분할 상환 구조의 최초

의 한국형 모기지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구입자금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 지원 주체, 재원, 대출 

조건 등이 상이하여 주거복지 형평성이나 운용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014년 초 세 가지 대출 프로그램[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보금자리론(우대형)]은 ‘디딤돌 대출’로 일원화되어, 국민

주택기금에서 통합 집행되는 구조로 바뀌었다.3) 또한 새로운 모기지 제

3) 디딤돌 대출의 지원 자격은 부부합산 6,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은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5m2 이하의 6억 원 이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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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2013년 시범 도입 이후 2014년 확대 시행되는 ‘공유형 모기지’ 제

도가 도입되었다. 공유형 모기지는 수익 공유형과 손익 공유형 두 가지 

형태로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지원된다.4) 보유 단계의 금융지원은 2008

년 금융위기 이후 하우스 푸어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환에 따른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있다. 신규 주택 공급은 공공분양주

택을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뿐 아니라 분양가 규제와 청약 제도를 

통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배분하는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자가 소유 지원 방법은 조세나 금융지원 대상자가 매우 제

한적이며, 지원 효과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없는 상황이다. 정책 목표가 

자가 소유 지원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정책들도 있는데,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무주택자들이 저축을 통해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기자본을 축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신규분양주택의 수분양

자를 선발하는 기준으로서의 역할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이수욱 외, 

2010). 따라서 그동안 자가 소유 지원 방법은 최근 주택매매 시장이 침체

되기 이전까지 주로 신규 주택공급을 통해 자력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유방임적 기조가 지배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지난 1970년대 이후 연

평균 40만 호대의 신규 공급5)은 일종의 트리클 다운(trickle-down) 효과를 

택 구입 시 호당 최대 2억 원, 대출기간도 10～30년간 저리로 공급된다.

4) 공유형 모기지 지원 대상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및 무주택 5년 이하인 자(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가 전용면적 

85m2 이하의 6억 원 이하 공동주택을 구입자이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

가격의 최대 70%까지(2억 원 한도) 지원되며, 연 1.5%의 고정 금리로 20년 원

리금 균등 상환이며, 향후 집값 상승 시 소유자는 기금 대출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을 기금에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수익뿐 아니라 손실

까지도 기금과 분담하는 방식이며,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 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최초 5년간은 연 1%, 이후 연 2% 고정 금리로 지원되며, 20년 만기 일

시 상환 방식이다(국토교통부, 2013e).

5) 총 신규주택의 공급 호수는 1972～2013년간 1,671.5만 호(연평균 40만 호)이다

(국토교통 통계누리, https://stat.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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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림 2> 신규주택 공급 대비 자가 부문
6)

 흡수 비중

보였을 것이라 본다. 주택시장에 대량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인

구 및 가구증가율이 높고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주택 부족난

을 해소할 뿐 아니라 이것이 무주택 가구의 자가 소유로도 자연히 이어

질 것이라는 점이다. 

신규 공급 대비 자가 가구 수 증가와의 관계를 보면(<그림 2> 참조), 

1990～2010년간 총신규주택은 1,069.7만 호가 공급되었고 자가점유 가

구 수가 동 기간 372만 가구가 증가했으므로, 신규 공급의 34.8%가 자가

점유 부문으로 흡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가 보유의 경우, 2000～2005

년간 총신규주택 공급은 224.2만 호, 자가 보유 가구 수는 동 기간 105.4

만 가구가 증가했으므로, 신규 공급의 47.0%는 자가 보유 부문으로 흡수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의 경우, 1990～2000년간 연평균 14만 건이 이루

어졌는데, 이는 신규 주택공급의 26%에 달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은 1990년의 23.4만 건으로, 이는 신규 주택공급

6) 자가 점유 가구 수는 1990년 566.7만 가구, 2010년 939만 가구(증가 372.3만 

가구)이며, 자가 보유 가구 수는 2005년 957.5만 가구, 2010년 1,062.9만 가구

(증가 105.4만 가구)이다(통계청, 2012b).



50  공간과사회 2014년 제24권 2호(통권 48호)

의 31.2%를 차지하며, 1995년 19.1만 건(신규 주택건설의 30.8%), 2000년 

17.6만 건(신규 주택건설의 40.5%), 2002년 13.8만 건(신규 주택건설의 20.7%)

이 이루어졌다.7) 그러나 2009년 이후 신규 주택건설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건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주택거래 실적에서도 그 비중

이 크게 감소했다. 이는 외국의 신규 주택구입 대비 생애 최초 주택구입 

비중이 약 40～50%에 달하고, 전체 주택거래 실적에서 약 20% 정도 차

지하는 것과 비교해본다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 하겠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주택금융 지원 현황을 보면, 근로자·서민 주택구

입자금은 1998년 이전까지는 지원 실적이 많지 않았으나, 경제위기 이후 

1999년부터 지원 실적이 6,500억 원에서 1조 원 규모로 늘어났다. 2001

년 생애 최초 주택구입 대출 지원이 신설되면서 2002년부터 국민주택기

금을 통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크게 증가하여 2005년과 2006년에는 3

조 5,000억 원의 규모를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 말부터 전세난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구입자금 지원은 상대적

으로 크게 줄었다.8) 이러한 정책 금융은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긴급 구

제 형태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특히 

대출 요건 완화, 금리 인하 등 주로 주택시장 정상화와 주택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확대 지원되었다. 그러나 전세 대출 지원에 집중하여 상대적으

로 구입자금 지원 실적은 2007년 2조 원에서 점차 감소하여 2009년에는 

5,000억 원으로 급감했고, 이는 <표 5>에서 보여주듯이 실제 2009년 이

후 생애 최초 주택구입 건수의 큰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2012년은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책이 강화되

면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이 1조 5억 원 규모로 크게 증가했다. 정부 

7) 각 시점별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 현황은 2012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에 근

거하여 분석한 것이다.

8)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및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2009년 4조 7,658억 원, 

2010년 4조 7,857억 원, 2011년 6조 3,000억 원 규모가 지원되었다(국토교통부, 

20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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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A) 108.2 86.8 89.4 87.0 80.0 98.1 73.5

생애 최초 주택구입 호수(B) 7.45 8.06 6.01 3.21 2.59 1.83 1.47

생애 최초 주택구입

비중(B/A)
6.9% 9.3% 6.7% 3.7% 3.2% 1.9% 2.0%

신규 주택건설 대비 생애 

최초 주택구입 비중
15.9% 14.5% 16.2% 8.4% 6.7% 3.3% 2.5%

자료: 주택매매 거래량과 신규주택건설 호수는 국토부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 참조. 생애최초 

주택구입 호수는 2012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임.

<표 5> 생애 최초 주택구입 현황
(단위: 만 호)

자료: 국토교통부(2013b).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2014).

 <그림 3> 국민주택기금 대출 지원 추이   <그림 4> 보금자리론 대출 지원 추이
         (단위: 억 원)       (단위: 억 원)

보도자료(2012.5.23)에 따르면, 주택매매 거래량 대비 생애 최초 대출 건

수 비중은 2011년 11월 1.3%, 2011년 12월 2.3%, 2012년 1월에는 5.2%, 

2월에는 5.6%, 3월에는 4.7%, 4월에는 4.6%로 나타났으나(국토교통부, 

2012a), 이러한 지원 규모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금

융공사를 통한 보금자리론 대출은 2004년 도입 당시 3조 3,320억 원에서 

2008년까지는 이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1년부터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1년 보금자리론 대출 지원 금액은 9조 4147억 원, 2012년에는 11조 

2,062억 원, 그리고 2013년에는 11조 9,047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누적 잔액 규모도 2007년 10조 731억 원 규모에서 2013년에는 27조 

6,006억 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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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가 소유 지원 정책의 특징과 한계

우리나라의 자가 소유 지원 정책은 금융이나 조세 지원 제도에 의해

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전형적인 동아시아권의 개발주의적·생산주의적 경

제성장 모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신규주택의 건설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제공뿐 아니라 주택 부족난 해소, 건설 산업 발전, 일자

리 창출, 경제 개발 견인 등 다목적용 국가 전략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러한 다면성이 있다고 하더라고 지속적인 신규주택의 공급은 자가 부문 

성장의 주요 동력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1980년대 국민주

택기금의 설립, 청약제도 도입, 선분양, 분양가 규제 등은 자가 소유 지

원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지만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질서 확립과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

다. 다만 2004년이 되어서야 외국과 같은 장기 모기지 제도가 도입되었

고 시장 과열기 투기 억제에 중점을 두다 보니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조세 지원은 상당히 미흡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다음과 같

은 다섯 가지 측면에서 그동안 자가 부문 지원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정책 목표의 부재가 가장 큰 맹점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자가 소유’를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로 접근

했기는 하지만, 만성적인 초과 수요와 주택가격 급등으로 금융과 조세 

지원은 상당히 규제적·보수적이었다. 따라서 자가 소유는 개인의 능력에 

따른 자산 축적의 주된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신규 주택 공급의 

30～40% 정도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 자가 소유 부문으로 흡수되었다

고 볼 수 있으나, 그 외는 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용 투자 주택으로 활용되

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자가 소유 지원은 주로 신규 주택시장을 중심

으로 이루어졌다.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신규 주택공급으로 기존 주택

재고의 80% 이상이 교체되었다.9) 신규 주택공급은 기존 주택시장에서

의 필터링 기능을 통해 자연스레 계층 간 주거이동과 주거수준 향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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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리라는 가정하에 추진되었으나 실제 그러한 기능을 발휘하진 못

했다. 오히려 신규 주택시장 중심의 과도한 정책 집중은 기존 주택의 자

가 소유 부문을 소외 혹은 침체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즉, 기

존 주택의 자가 소유자들이 자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은 전무했다. 셋째, 자가 소유에 대한 정책 목표가 부재했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원도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정책 수단들이 하나의 정책 프로

그램으로 묶여 있지 않고 정책 대상도 다소 모호하다. 주택의 구입 이전 

단계부터 구입, 보유, 매각 전 단계에서 자가 소유를 지원하거나 육성하

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은 없다. 자가 구입이 생애 전 단계에 걸쳐 최초 

구입, 매각, 재구입 등 반복적인 순환 과정이 발생되나 현재는 신규 수요

만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둘 뿐 원활한 교체와 반복 구매를 지원하는 제

도는 없다. 이는 그동안 자가 소유 지원 정책이 정부의 공식적인 어젠다

로 채택된 적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넷째, 현재 이원화된 자가 부문

의 통계에 대한 정책적 선택이 필요하다. 자가 점유율은 주거안정성과 

주거 서비스 측면을 강조한 반면, 자가 보유율은 소유권에 기반을 둔 주

택자산에 초점을 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거안정을 위해서

는 자가 점유율 개념을, 자산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가 보유율 개

념이 쓰는 것이 합당할 것이나, 두 개념의 통계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에

서 앞으로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자가 부문의 정책 대상과 목표를 설정

해나갈 것인가가 매우 모호하다. 두 가지 통계 중 어느 것이 우리나라 

자가 부문의 실상을 더 잘 나타낼 것인가를 판단하여 향후 통계 일원화 

및 정책 목표 명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9) 1972～2008년간 총 신규주택공급 호수는 1,438만 호이며, 이는 2010년 주택재

고 1,767만 호의 8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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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교론적 관점: 해외 국가의 자가 소유 부문의 성장과 정

책적 시사점

1) 자가 부문의 성장 경로

OECD 및 유로 존 국가에서 자가 소유 부문의 성장은 20세기 가장 중

요한 사회 변화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Doling and Richard, 2010a; 2010b; 

Doling, 2012; Andrew and Sánchez, 2011; McKee, 2012; Ronald and Elsinga, 2012). 

1940년대와 1950년대만 하더라도 전체 시장에서 30～40% 정도밖에 차

지하지 않았던 자가 점유율은 2003년 EU-15개국 평균 63.5%, 스웨덴과 

같이 자가 점유율이 낮은 일부 국가를 제외할 경우 68.4%에 이르고 있

다.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 유럽 10가구 중 7가구가 자가 가구라는 점

에서 Doling과 Ford(2007)는 유럽 연합을 ‘자가 소유자들의 연합(Union of 

Home Owners)’으로 일컬은 바 있다. OECD 국가에서도 자가 소유는 가장 

선호되는 점유 모드(tenure mode) 혹은 가장 지배적인 점유형태로 보고 있

다(Andrew and Sánchez, 2011). 20개국의 1990년과 2008년 두 시점의 자가 

점유율을 비교해보면, 일부 북유럽 국가(스웨덴, 덴마크, 핀란드)를 제외한 

국가들의 자가 점유율은 모두 높아졌다. 국제 비교 기준에서 본다면, 우

리나라의 2010년 자가 점유율 54.2%는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나, 

자가 소유율 61.3%는 중간 수준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자가 점유율 하위 

국가로는 스위스, 스웨덴, 독일이 꼽히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지난 20여 

년간 큰 기복 없이 40%대의 자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네덜란드, 프

랑스, 일본이 50%대 후반 및 60%대 초반을 기록하며 중간 수준의 자가 

점유 국가이며, 영국, 벨기에, 미국, 캐나다, 호주는 높은(혹은 성숙한) 자

가 점유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최고 수준의 자가 점유 국가로, 유럽 국

가에서는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대만, 싱가포

르가 있다. 

각 국가마다 자가 부문의 성장과 발달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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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IKR(2010); 일본, 노르웨이, 중국, 대만, 싱가포르는 각국의 통계청.

<그림 5> 20개 국가별 자가 점유율 변화(1990년, 2008년)

공통적으로 자가에 대한 높은 선호도, 인구·가구 구조 변화,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André, 2010). 무엇보다 지난 20여 년 

간의 자가 부문의 큰 성장은 자가를 촉진하는 정책 기조와 주택금융 규

제 완화, 모기지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같은 조세 지원의 역할이 컸다

고 볼 수 있다. 특히 주택 구입 시 부담하는 초기 자본금(down payment) 

제약을 5～10% 수준으로 크게 낮추거나 대출 자격 요건 완화, 모기지 상

환 조건의 다양화, 손쉽고 관대한 대출 지원 확대 등 자가 구입을 좀 더 

용이하도록 돕는 금융 지원책들이 자가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10) 인구 및 가구 요인도 자가 점유율 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는

데, André(2010)는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도 인구 고령화 효과만으로도 자

가 부문은 자연 성장했다고 분석했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자가 점유

율 영향 요인을 분석한 Andrews와 Sánchez(2011)는 지난 20년간 인구·가

10) OECD 국가의 주택구입 가격 대비 대출금 비중(LTV: Loan-To-Value ratio)은 

80%를 상회하며,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 일부 국가는 100%를 초과하는 수

준이다(Andr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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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요인(소득 증가, 가구주 연령 증가)이 총량적인 자가 점유율 증가의 3/4 

정도 설명하며, 1990년대 중반 및 2000년대 중반 영국과 호주가 이러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캐나다, 독일, 스페인, 스

위스의 경우, 인구·가구 요인이 총량적인 자가 점유율 증가의 1/3을 설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LTV)의 확대도 

자가 점유율 제고에 기여했는데, 특히 가구주 연령대가 25～34세인 경우 

LTV 10% 증가는 자가 점유율 4.4%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감면 혜택 역시 자가 점유율 제고에 3.2% 정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

났지만, 모기지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자가 점유율 제고에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이 제도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

은 공제 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소득 분배를 왜곡시키고 주택가격에 자본

화되어 실질 주택가격 상승 원인이 되었으며, 재정적 제약이 있는 가구

를 자가 부문에서 밀어내는(crow-out)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drews and Sánchez, 2011). 

유럽 국가 맥락에서 볼 때, 자가 점유율의 증가는 신자유주의적 이념 

확산과 금융자본 시장의 탈지역화(de-territorialization), 영국 등 일부 국가

에서의 공공임대주택 불하 정책(Right-to-Buy) 시행에 따라 확산되었다

(Doling and Ford, 2007). 특히 자산 창조 활동을 유지하는 데 국가가 만족

스러운 레버리지를 발휘하지 못한 결과 나타난 복지 성과의 저조로 인하

여, 국가가 금융 정책을 통해 자가 부문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경제 

불확실성 증대 및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전략적 선택이자 정

치적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자가 소유 촉진은 정부에게는 조세 기반의 

확보이자 조세혜택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있다는 

역할론을 부여했으며, 금융기관에게는 신용 시장 확대와 연관 산업 발달

의 기폭제가 되었다. 모기지 공급 확대는 하나의 고리(the hook)의 역할로, 

더 많은 가구가 금융기관을 찾게끔 하고, 생명보험이나 지불보증보험과 

같은 유사 상품 판매도 확대하는 수단이 되었다(Doling and Ford, 2007). 개

별 가구도 주택가격 상승기에 자가 구입을 가장 손쉬운 자산 축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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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세 효과적(tax-effective) 수단으로 생

각했고, 주택 매각 시 자본 이득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졌다. 그

러나 반면 이러한 자가 소유에 대한 강한 선호는 1980년 이후 구미 각국

에서 추진된 공공임대주택 부문의 개혁과 민영화와 더불어 공공임대주

택을 더 잔여화된(residualised) 부문으로 위축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Richard and Elsinga, 2012; Van Gent, 2012).

2) 주요 6개국의 자가 소유율 변화 추이와 특징

자가 점유율이 1990년에 이미 60%를 초과한 6개국의 자가 점유율 추

이를 보면(<그림 6>～<그림 11>), 국가별로 자가 점유율의 성장 속도와 

정점, 정점 이후 정체 및 감소 추이를 알 수 있다. 이것은 자가 점유율 

성장이 해당 국가의 경제 및 주택시장 여건, 인구·가구 구조, 금융지원 

정도에 따라 달리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1940년 자가 점

유율이 44.0%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다가 2004년 69.0% 정점 이후 감

소하고 있다. 194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의 50년간 자가 점유율이 20%

포인트 상승했는데, 이는 1960년대와 1970년대 페니메이(Fannie Mae), 지

니메이(Ginnie Mae), 프레디맥(Freddie Mac)을 통한 주택 모기지 시장 확대 

및 유동화를 통한 주택구입 자금의 안정적 지원에 따른 결과이며, 1990

년대 중반 65.4%를 정점 수준인 2004년 69.0%로 끌어올리는 데는 저소

득층 및 소수 인종에 대한 ‘자가 소유 민주화’라는 정치적 역할이 컸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의 본원지가 된 미국은 서브 프라임 모기지를 

비롯한 파생적이고 파격적인 금융지원으로 그동안 구가해왔던 자가 ‘소

유’가 ‘차압’ 위기로 이어지는 사태를 맞이했다. 그로 인해 자가 점유율

은 2010년 66.8%, 2013년 65.0%로 하락했고(JCHS, 2013), 2004년 정점까

지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10여 년간의 노력은 2008년 금융위기 사태로 

1990년대 중반으로 다시 회귀하는 결과가 되었다.

영국의 자가 점유율 제고의 가장 직접적 증가 요인은 1980년 이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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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미국의 자가율 추이 <그림 7> 영국의 자가율 추이

<그림 8> 호주의 자가율 추이 <그림 9> 캐나다의 자가율 추이

<그림 10> 일본의 자가율 추이 <그림 11> 싱가포르의 자가율 추이

공임대주택 불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1980년 이후 2012년까지 기존 

임차인에게 매각된 공공임대주택은 230만 호로(Pawson and Wilcox, 2013), 

이는 2012년 자가 점유 가구 수(1,438만 8,000가구)의 16%에 이른다. 그러

나 영국의 자가 점유율은 2002년 69.9%의 정점 이후 계속 감소 추세로, 

2006년 이후 2012년까지 자가 점유 가구 수는 약 40만 가구가 줄었다

(DCLG, 2013). 이런 점에서 Yates(2012)는 2000년 중반부터 영국의 다양한 

‘부담 가능한 홈오너십 제도(Affordable home ownership schemes)’가 자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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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율 제고 확대를 위해 도입되었지만 실제 소득 증가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높은 집값 부담은 자가 소유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담 가능한 홈오너십 제도에는 집값의 5%만을 초기 부담하는 주

택담보대출(Equity loan)(자기 지분 5%, 정부 20% 대출 지원, 75%는 금융기관 

차입 가능 구조), 집값의 25～75%의 부담으로 자가 소유가 가능한 소유권 

공유제(Shared ownership scheme), 그리고 2013년 우리 정부가 영국 모델에 

근거하여 도입한 공유형 모기지 제도인 Shared Equity가 있다. 영국 정부

는 이 외에도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5년간 임대료를 할인해주고 임

차인이 이를 향후 주택구입 자금 조달 시 스스로 저축을 통해 조달할 수 

있게 해주는 Rent to HomeBuy,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사업주체가 주택 

지분을 공유하고 향후 주택 구입 시 임차인의 공유 지분에 따라 주택구

입 가격을 할인해주는 Social HomeBuy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자가 점유율은 2002년 이

후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25～34세 가구의 자가 점유율은 1992년 67%

에서 2012년 43%로 감소, 35～44세 가구의 자가 점유율도 동 기간 79%

에서 63%로 감소했다(Pawson and Wilcox, 2013). 전체 주택거래 실적에서 

차지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비중도 2010년 이후에는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DCLG, 2013). Stephens 외(2008)는 70% 이상 수준까지 도달하

려는 영국 정부의 자가 소유 확대정책은 국민들의 자가 소유에 대한 높

은 선호에 부응하고 자가 소유의 긍정적 외부 효과만을 고려한 정치적 

지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호주의 자가 점유율은 1965년 71.4% 정점 이후 거의 45년간 거의 1～

1.5% 정도 수준에서 하향 정체된 양상이다. 2012년에는 다소 상승한 

70.0% 수준이다. 1950년대 이미 63.3%를 기록한 자가 점유율은 공공임

대주택을 기존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한 불하 정책과 생애 최

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조세 지원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나 무엇보다 이 기간 동안의 좋은 경제 상황과 인구 증가 요인이 크

다고 볼 수 있다(Yates, 2011).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자가 중심적 주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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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기조의 불안 요인이 가시화되고 있다. 주택 공급 제약으로 인한 주택

가격 지속 증가, 높은 인구 및 가구 증가율, 그로 인한 주택 수요가 증가

하고 있으나 주택 차입 여건만 좋아지고 차입 규모만 늘어날 뿐 34세 이

하 연령층의 자가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자가 점유율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초 체력이 인구와 가구 증가, 소득 증가 요인인데, 

가구는 늘어나는데 소득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은 현재 구조로는 향후 자

가 점유율 확대는 매우 회의적이라 볼 수 있다(Yates, 2011). 특히 지속적

인 주택가격 상승은 기존 자가 소유자와 무주택자 간의 자산 분배 구조

를 더욱 악화시켜 주택 자산 양극화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젊은 계층

은 이미 부담 가능하지 않는 시장 여건으로 자가 시장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여서 향후 호주의 자가 소유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다(Yates, 2011). 그러나 호주는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른 유럽 국가와는 달리 기존 자가 소유자의 사회 안전

망을 강화하는 정책보다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를 지원하는 정책에 초

점을 두고 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지원을 위해 2000년 도입된 ‘생

애 최초 주택구입자 보조금(First Home Owners Grant: FHOG)’은 ‘대출’ 방

식이 아닌 ‘보조금’이다. 즉,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정부가 7,000달러

(한화로 약 728만 원)의 보조금을 1회에 지급하며, 이 제도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촉진책(First Homeowner’s Boost: FHOB)’

으로 강화되어 보조금 규모가 1만 4,000달러로 증액되었다. 물론 이러한 

제도가 젊은 계층의 자가 점유율 증가로 직접 이어지지는 못한 채 주택 

구입 시기를 앞당기는 경기 부양책의 일환이 된 한계는 있으나 호주의 

자가 소유 정책의 초점이 기존 소유자보다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초점

을 둔 점에서는 고무적이라 볼 수 있다. 호주의 전체 주택매매거래량 대

비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구입거래 건수는 1990년 이후 평균적으로 20% 

수준이나, 2003～2008년 13～18%, 촉진책이 지원되었던 2009～2010년

간은 25～30%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ABS, 2014). 이는 우리나라의 2008

년 이후 생애 최초 주택구입 거래 건수 비중의 2～3%에 비한다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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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이다. 

캐나다의 지속적인 자가 점유율 성장 요인은 1946년 설립된 주택금융

공사(CHMC: Canadian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의 모기지 지원 및 

보증 확대 조치, 주택 구입 시 초기 자본금(down payment) 5% 요건의 역

할이 컸다고 볼 수 있다(http://www.cmhc-schl.gc.ca).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의 주택자금 인출 제도(First Time Home Buyers Plan)’도 자가 소유를 노후 

저축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주택 구입을 장려

하고 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주택 구입 시 제출한 자신의 노후 

은퇴 저축 계획(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 RRSPs)에 따라 1년에 2만 

5,000달러(한화로 약 2,600만 원)를 인출할 수 있다. 이 인출금은 15년 상환 

조건이며, 연간 최소 상환금은 총 인출금의 1/15 수준이다. 만약 한 해 

2만 5,000달러를 전액 인출할 경우 연간 상환금은 1,667달러(174만 원 정

도)가 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요건은 최근 4년간 무주택자이면 된다. 

또한 신규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Home Buyer Tax Credit)가 시

행되고 있는데 연간 최대 소득공제액은 750달러(약 78만 원)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하여 기존의 세액 공제 방

식을 확대 시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생애 최초 구입자 중심의 자가 소유 

지원 방법은 미국의 기존 소유자 대상의 모기지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는 매우 상이한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캐나다의 자가 

점유율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며 2010년 70.0%로 

정점 이후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1951년 주택금융공고의 설립 및 주택공급 확대로 1965년 이미 

자가 점유율이 64.0%의 정점대에 이르는 성과를 낳았다. 그러나 5년 뒤

에 큰 감소가 있은 후에 다소 회복되긴 했으나 1990년대 이후 60%대 수

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가 점유율 제고를 위해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주택자금 대출 확대 및 지원 요건 완화, 금리 인하(1990년 후반 10년 동안 

2%), 초기 부담금도 20%에서 10%까지로 낮췄지만, 자가 점유율 제고로

는 이어지지 못했다(Hirayama, 2007). GDP 대비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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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19.4%에서 2000년 37.3%로 높아졌으나, 19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주택시장이 회복되지 못한 채, 자가 점유율도 20년간 정체 현

상을 보이고 있다(Richard and Doling, 2012). Izuhara(2010)는 일본의 주택 시

스템은 전형적인 가족 중심적 주택 모델(family-centered housing model), 토

건주의적 주택 시스템(land-oriented housing system), 자가 소유 지배구조

(homeownership dominance)에서 격차 사회(gap society), 독신 가구 증가, 고령

화 등으로 이미 주택시장이 정상 궤도에서 크게 벗어난 상태라고 보았

다. 특히 젊은 세대의 주택 경로는 부모 집에서 독립 주거로 옮겨가는 

주택 사다리(housing ladder)가 붕괴되면서 과거 일방향적인 자가 소유 경

로에서 이제 자가 부문과 임대 부문이라는 이원적 주택 궤도(dual housing 

trajectory)로 나눠지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2004년 핵가족을 위한 공공임

대주택의 공급 폐지, 공공임대주택의 민영화, 2007년 주택금융공사의 폐

지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통적인 

주택 체계의 붕괴로 인한 최대의 희생자는 젊은 세대들로 인식되고 있는

데, 이들의 자가 점유율은 1978년에서 1998년간 1/5이 감소했다(Richard 

and Doling, 2012).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자가 점유 국가인 싱가포르는 1960년대 이후 

국가 차원의 공공주택 구입 촉진 정책을 다문화 사회의 정치적 통합과 

경제 성장의 기반으로 추진했다. 공공주택(HBD 분양주택) 구입 지원은 

1960년 주택개발청(HDB: Housing Development Board) 설립 및 1968년부터 

국민연금(CPF: Central Provident Fund)을 통해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주택 

구입자는 CPF에서 2003년까지는 초기 부담금 20%를 자기 부담 없이 전

액 인출할 수 있었으나, 노후 연금 부족, 투기 등의 문제로 인하여 2004

년 이후부터는 주택 구입 시 초기 부담금의 2%를, 2008년에는 10%를 자

부담하도록 변경되었다. 싱가포르의 자가 점유율은 1990년에 이미 88% 

수준을 기록했고 2000년 정점인 92%까지 상승했으나 금융위기 이후 

2010년에는 87%로 다시 낮아졌다. 2012년 자가점유율은 다시 90%로 높

아졌으나, 향후 정점 수준까지의 제고 가능성이 중요한 정책적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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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3) 정책적 시사점

자가 부문에 한하여 주택 체계를 유형화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자가 점유율이 높은 상기 6개 국가는 자유주의 복지국가 유형으로 간주

할 수 있다. 이들 국가의 특징은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낮고(영국 예외), 이 

부분은 점차 축소되고 잔여화되는 반면, 자가 소유 촉진책은 국민 대다

수를 위한 보편적 주택정책으로 추진되어왔다는 점이다. 일본과 같이 

1990년대 이미 부동산 버블 붕괴로 자가 점유율이 정체된 국가도 있으

나, 그 외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자가 소유 촉진 정책은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주택가격 붐이 자가 소유 

붐과 맥을 같이하면서 버블 붕괴는 자가 소유 부문에도 큰 타격을 주었

으며, 그동안 잠재해 있던 불편한 진실들이 이제 사회경제적 이슈와 복

지 이슈로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해외 국가들의 자가 부문의 성장과 최근 변화들을 볼 때, 

향후 우리나라의 자가 부문의 미래 성장 가능성과 발전 방향을 논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고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첫째, 자가 부문

의 성장은 무엇보다 지속적인 인구 및 가구 성장과 소득 증가가 전제되

어야 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 초기 구입 부담과 차입 제약 완화, 대출

규모 확대가 단기적으로는 주택구입을 용이하게 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

으로는 가구의 부담능력 자체의 개선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08

년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에서 주택가격 급락과 자가 소유율 하락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대출 의존적이고 조세 효과적인 자가 소유 촉진의 

부실에 대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기존 소유자들의 자가 유지 

기반을 공고히 하기보다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 지원을 강화하는 것

이 자가 부문 성장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신규 주택공

급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많은 국가에서 자가 소유를 촉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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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도 가장 간과했던 점은 신규 주택공급에 대한 부분이다. 2000년대 

초중반 전 세계적인 주택가격 동조화 현상은 자가 수요 증가에 따른 결

과이기도 하지만 신규 주택공급 제약에 따른 수급 불균형 원인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최근 자가 소유율 하락의 원인에는 30대 젊은 가구

의 자가 소유율 하락이 큰 원인이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더욱 엄격해진 

금융 규제로 젊은 세대의 주택시장 진입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공공

임대주택은 더욱더 저소득층에게 집중된 채 잔여화된 이미지로 묘사되

고 자가 소유로의 길이 막힌 상태에서 젊은 가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

거 대안은 민간임대주택 이외에는 없는 상황이다. 미래 자가 성장의 동

력인 젊은 세대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많은 국가들은 아직까지는 기성세대의 자가 소유 유지 기반

을 지키는 것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경우도 젊은 가구들의 

자가 보유율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이들의 미래를 위한 부담 가능한 주

택과 부담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 방안이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

가 있다. 여섯째, 자가 소유의 최고점은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 국가에서 

90%대에 이르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 약 70%대에서 머무르고 있다. 이

는 10가구 중 3가구 정도는 어떠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가 소유가 어려

운 계층이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무주택 임차 

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거 대안이 튼튼한 자가 부문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일곱째, 자가 소유의 정치화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년간 해외 국가의 자가 소유 부문의 큰 성장의 가장 큰 후유증이

라고 한다면 자산 양극화, 세대 양극화 등 부의 불균등한 분배 문제이다. 

주택 자산을 보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간의 자산 격차, 자가 소유자 

우대 사회(homeownership society)에서 임차인은 정부의 정책 기대에 조화되

지 못한 채 점차 하찮은 혹은 주변화된 계층으로 밀려나는 상대적 박탈

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듯 공공임대주택이 점차 사회에서 배제되는 양

상은 무리한 자가 소유 촉진의 결과일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Yates 외(2008)는 주택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이란 “주택 스트레스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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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지를 위한 현재 주택 공급 시스템의 능력”으로 정의하며, 같은 맥락

에서 자가 소유의 지속가능성이란 지불능력을 기반으로 한 현세대와 미

래 세대의 자가 소유 접근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오늘의 자가 점유는 내

일의 주거 복지가 될 수 있지만, 세대 간 자가 소유 격차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자가 소유의 지속가능성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렇

다면 우리의 자가 부문의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4. 미래 전망: 자가 소유 부문의 성장 가능성과 향후 발전 방향

자가 부문의 미래를 진단하기 위해 우선 인구 및 가구 증가와 신규 주

택공급으로 인한 자연 성장 가능성을 예측해보며, 향후 성장 궤도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주택금융의 기능, 단독가구 및 고령화, 자

가 수요 측면에서 살펴본다. 

1) 자가 보유율 유지 및 제고 가능성 진단

(1) 자가 보유율의 자연 성장 가능성 전망: 가구 증가와 신규 주택공급 

지속 효과 기대 

그동안 자가 소유가 지속적인 가구 성장과 신규 주택공급에 따라 가

능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이러한 가구 성장과 신규 주택공급이 어느 

정도 자가 소유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자가 보유율은 2010

년 61.3%로 지난 5년(2005년 60.3%)에 비하여 1.0%포인트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자가 보유 가구 수는 105.4만 가구가 늘었고, 이는 전체 가구 증가 

수(145.2만 가구)의 72.6%를 차지한다. 즉, 늘어난 10가구 중 7가구가 주

택 소유자가 된 셈이다. 

총량적으로 자가 소유의 모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 가구 수는 

2030년까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통계청, 2012a). 통계청의 장래 가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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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따르면, 2020년 가구 수는 1,987.8만 가구로 2010년에 비하여 253.9

만 가구가 더 늘어나며, 2030년에는 2020년보다 183.9만 가구가 더 늘어

날 전망이다. 따라서 가구 수 증가 속도에 따라 자가 보유 가구 수도 증

가한다면, 자가 보유율은 현행 수준을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다. 자가 보

유율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자가 보유 가구 수

는 155.6만 가구가 늘어나야 한다. 2020년까지 자가 보유율이 현재보다 

1%포인트 더 증가(62.3%)하려면 자가 보유 가구 수는 175.5만 가구, 2%

포인트 더 증가(63.3%)하려면 195.4만 가구, 3%포인트 더 증가(64.3%)하

려면 215.3만 가구가 늘어나야 가능하다. 2020년까지 연평균 신규 주택

공급 계획 39만 호를 적용할 경우11) 10년간 신규 주택공급 호수는 390만 

호이다. 신규 공급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연평균 약 11만 호가 공급될 예

정이라는 점에서 신규 분양주택 공급 물량은 280만 호가 될 것이다. 지

난 5년간 추세대로 신규 공급의 40～50%가 정도가 자가 소유 부문으로 

흡수된다고 가정한다면, 향후 신규 주택공급 물량의 112만～140만 호 정

도(연간 11.2만～14만 호)는 자가 소유로 흡수될 수 있는 물량이다. 그러나 

이 정도 수준으로는 <표 6>의 목표 달성 가구 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향후 2020년의 자가 보유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자가 보유 가구 수가 15.6만 가구씩 늘어나야 하며, 목표 가정치인 

62.3%, 63.3%, 64.3%를 각각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17.6만～21.5만 가

구씩 늘어나야 가능하다. 현행 수준 유지 및 상향 증가를 위해서는 최소

한 신규 분양주택 공급 물량(280만 호)의 56～77%는 자가 부문으로 흡수

되어야 가능하다.

이러한 단순한 가정은 신규 주택건설 물량의 어느 정도까지가 자가 

소유로 흡수되어야 현행 수준 유지 및 상향될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해

본 것이다. 또한 이는 기존 주택 거래에서 자가 보유자들이 계속하여 자

가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과거 5년간의 경험에서 볼 때, 연

11) 제2차 주택종합계획(2013～2022)에서 2022년까지 연평균 신규 주택건설 39만 

호 계획을 적용했다(국토교통부, 2013.12.30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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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2020년

가구 수

2010～2020

년 증가 가구 수

2030년

가구 수

2020～2030년

증가 가구 수

일반 가구 수(추계) 1,733.9 1.987.8
253.9

(증가율 14.6%)
2,171.7 

183.9

(증가율 9.3%)

자가 보유 가구 전망

자가 

보유

가구 수

(추산)

10년간

증가가구

(목표달성

가구 수)

자가 

보유

가구 수

(추산)

10년간

증가가구

(목표달성

가구 수)

자가

보유율

2010년 수준

유지(61.3%)
자가 소유 

가구 수

10,629

1,218.5 155.6 1,331.3 112.7 

목표

가정

62.30% 1,238.4 175.5 1,353.0 114.6 

63.30% 1,258.3 195.4 1,374.7 116.4 

64.30% 1,278.2 215.3 1,396.4 118.2 

<표 6> 향후 가구 수 전망에 비추어 본 자가 보유 가능 가구 수 추계
(단위: 만 가구)

간 자가 보유 가구 수가 21.1만 가구씩 늘어난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적

어도 신규 주택공급의 56% 이상이 자가 부문으로 흡수되어야 2020년 자

가 보유율은 현행 수준 유지 및 다소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러한 

신규 분양주택이 자가 부문으로 제대로 흡수되기 위해서는 생애 최초 주

택구입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구입 자금 지원 등 정부의 구

매력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2) 공공분양주택의 감소와 주택금융의 강화

공공분양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공부문이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중소형 주택이다. 1983년 제도 신설 이후 2011년까

지 총 179.9호(연평균 6.4만 호)가 지원되었다(국토교통부, 2012b). 공공분양

주택의 공급은 1990～1997년 연평균 13.6만 호로 전체 주택공급의 

21.6%를 차지했으나, 1998～2008년간은 연평균 3.2만 호(전체 주택공급의 

6.7%)로 크게 감소했고, 2009년 이후 보금자리주택 도입으로 2012년까지

는 연평균 4.8만 호(전체 주택공급의 10.0%)가 건설되었으나, 2013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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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보금자리주택 분양공급이 종결됨으로써12) 공급 실적은 9,726호에 그

쳤다. 공공분양주택 중 60m
2
 이하 규모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적용받으

며, 주로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엄격한 배분 기준에 따라 공급되는 

방식이다. 민간분양주택에 비하여 이러한 엄격한 자격과 배분 기준으로 

인하여 공공분양주택은 그동안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다. 2013년 신정부 들어 정부는 주택시장 

침체와 수급 조절을 위해 시장 침체기에 도입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사

실상 포기하면서 2017년까지 공공분양주택은 연간 2만 호 수준으로 축

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국토교통부, 2013f). 대신 이러한 축소 부분은 

2014년 통합 확대 시행되는 디딤돌 대출과 공유형 모기지 제도로 대체

할 예정이다. 

디딤돌 대출은 2014년에 최대 10만 가구를 대상으로 9조 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공유형 모기지는 2014년 최대 1.5만 가구를 대상으로 2조 원

이 지원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2014). 공유형 모기지 제도는 주택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도입되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정책의 무게 중심이 과

거와는 상당히 달리 자가 소유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통합 대출인 디딤돌 대출과 공유형 모기지 지원을 모두 합할 경우, 11조

원 규모인데 이는 2012년 보금자리론 단일 지원 규모에도 못 미치는 수

준이다. 정책 금융 지원 확대 조치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 무주택 가

구의 내 집 마련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지금까지의 지원 규모

12) 2008년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150만 호 공급 계획(2009～2018)을 발표하여, 공

공분양 70만 호, 공공임대 80만 호 건설을 목표로 했다. 보금자리 공공분양은 

이전 시기와는 달리 분양대상자를 차별화 및 특성화하여 할당 형태의 공급 방

식(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20% 할당, 신혼부부 15% 할당, 3자녀 10% 할당, 노

부모 부양 5% 할당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자가 보유 확대를 목표로 했고 

시행 과정에서 사전예약제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관점에서 자가 보유를 확대

하고자 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시세보다 15% 내외로 저렴한 공급 방식은 

2008년 이후 주택시장 침체로 인하여 오히려 정책 선호도 및 설득력에서 한계

를 보였고, 민간시장 구축 문제와 지원의 형평성 문제로 많은 비난을 받았다. 

2013년까지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은 당초 목표인 80만 호에 크게 미치지 못

하는 4.5만 호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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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한다면 구입 자금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

편, 2010년 이후 여러 차례의 주택시장 정상화와 주택거래 활성화 차원

에서 시장 과열기 도입된 수요 억제 대책(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

신고지역, 분양권 전매 제한, 민영주택 재당첨 금지 등)이 2013년까지 모두 폐

지(전매 제한 기간은 완화)되었다. 2006년 이후 투기 억제 차원에서 시행되

어왔던 주택구입 가격 대비 대출금 비중(LTV)과 총부채상환 비율(DTI)도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운용토록 함에 따라 현재 주택구입 자금의 차입조

달 여건은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택구입 가격에 대한 부

담과 늘어나는 가계 부채 문제로 인하여 향후 자가 소유 증가는 금융지

원 강도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부담능력의 문제로 귀결

될 것이라 본다. 따라서 향후 실수요자의 자가 소유 확대는 과연 이러한 

정책 금융 강화가 과거 금융이 부재하던 시절 공공분양주택의 생애 최

초 주택구입 지원 효과 그 이상의 성과를 낳을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3) 단독 가구 증가 및 고령화는 자가 보유 감소 요인

상기의 가구 수 증가와 신규 주택건설 공급에 따른 자가 보유율 전망

은 매우 낙관적이다. 이는 과거와 같은 경제 여건과 주택시장 상황을 상

정한 것이다. 그러나 향후 가구 수 증가의 구조를 보면, 단독 가구와 고

령 가구가 크게 늘어난다. 단독 가구는 2010년 4가구 중 1가구 정도이지

만, 2020년에는 3가구 중 1가구가 될 전망이다. 단독 가구의 자가 점유율

은 2000년 이후 31～32%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13) 자가 보유율은 

2010년 35.3%, 2012년 36.1%이다(국토교통부, 2013a). 전체 가구에서 늘어

나는 단독가구의 비중을 감안할 때 현재 이들의 낮은 자가 보유율이 어

떻게 변화할지에 따라 향후 전체적인 자가 보유율 수준에 큰 영향을 미

칠 것이라 본다.

13) 1인 가구의 자가 점유율은 2000년 32.1%, 2005년 31.1%, 2010년 31.9%이다

(통계청, 2012). 



70  공간과사회 2014년 제24권 2호(통권 48호)

가구원 수 2010년 2020년 2030년 가구주 연령 2010년 2020년 2030년

1인 가구 23.9 29.6 32.7 가구 

형성층

24세 이하 2.7 2.4 2.1

2인 가구 24.2 29.0 33.0 25～34세 13.8 10.5 8.4

3인 가구 21.3 23.1 20.2 핵심 주택

수요층

35～44세 23.7 17.4 13.6

4인 가구 22.5 15.7 11.3 45～54세 25.5 22.0 17.7

5인 가구 이상 6.2 3.6 2.3 장년층 55～64세 16.6 28.3 22.8

전체 가구 100.0 100.0 100.0 고령층 65세 이상 17.8 24.0 35.4

평균 가구원 수 2.71인 2.42인 2.24인 전체 가구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장래 가구 추계 자료(2013).

 <표 7> 가구원 수별 구성비 추이   <표 8> 가구주 연령별 구성비 추이
        (단위: %)          (단위: %)

65세 이상 고령 가구도 점차 늘어난다. 인구 고령화는 자가 보유율 증

가라는 순기능도 있으나, 이들의 자가 점유율이 1990년 78%에서 2010년 

70%로 감소했고, 자가 보유율은 2010년 75.7%, 2012년 73.5%로 감소했

다. 큰 폭의 감소는 아니지만 자가 보유율 정점 연령대인 이들의 자가 

보유율 감소 역시 향후 자가 보유율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단독 가구 중 65세 이상 고령 가구 비중이 25.7%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자가 보유율 영향 정도는 상쇄되겠지만, 이들의 공통적 특징이 저소득이

라는 점이 향후 자가 보유율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단독 가구의 소득 수준은 전체 가구 소득 대비 약 43% 수준으로, 단독 

가구 중 76%는 저소득층으로 볼 수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10). 빈곤율 

관점에서 볼 때 중위소득 50% 이하 상대 소득 빈곤율(시장소득 기준)은 

2003년 13.1%에서 2010년 15.0%로 증가했는데, 1인 가구를 포함할 경우 

2010년 빈곤율은 17.0%로 늘어나게 된다. 노인 빈곤율도 2003년 44.6%

에서 2010년 50.9%로 증가했고, 단독 노인가구까지 감안할 경우 노인 빈

곤율은 59.1%로 증가하게 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따라서 이러한 

인구·가구 구조의 변화 특성을 감안한다면, 전체 가구 중 점차 증가하는 

단독 가구와 고령화 문제는 향후 자가 보유율 제고 가능성에 중요 변수

가 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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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향후 자가 선택 비율 49.9 50.9 48.3 44.2

자가 유지율(자가→자가) 83.1 82.9 84.5 87.3

자가 전환율

(임차→

자가) 

전세→자가 44.5 44.6 38.7 41.2

보증부 월세→자가 25.5 22.1 19.7 19.3

월세→자가 18.9 20.7 19.2 27.0

주: 향후 2년 이내 이사 가구 중 주택점유형태 선택 결과에 근거.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각 연도), 원자료 분석 결과.

<표 9> 향후 2년 내 이사 시, 자가 선택 의사 비율
(단위: %)

(4) 자가 선호 감소와 무주택 임차 가구의 낮은 자가 전환율

자가에 대한 선호도와 수요는 자가 소유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 주거실태조사의 분석 결과에 보면, 향후 2년 내 이사 시 자가 선택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06년 50%대의 자가 선택 비율은 2012년 

44.2%로 감소했다. 향후 이사 시 가구가 선택하게 되는 점유형태로 ‘자

가’ 선택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표 9> 참조). 이러한 감소하는 자

가 선택 비율은 전세 가구의 자가 전환율과 보증부 월세 가구의 자가 전

환율 감소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반면, 현재 자가 점유자들은 향

후 이동 시에도 자가를 계속 유지하는 비율은 2008년 이후 계속 늘어나 

2012년에는 87.3%이다. 즉, 이는 기존 자가 점유자들은 계속하여 자가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임차 가구들은 자가로 전환하게 될 가능

성이 점차 줄어듦을 의미한다. 특히 월세 가구보다 전세 가구의 자가 전

환율 감소가 크다는 점에서 향후 자가 보유율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가구주 연령대별로 자가 유지율 및 자가 전환율을 보면, 연령 증가에 

따라 자가 유지율은 매우 높다. 즉, 자가 점유자들이 계속 자가로 잔류하

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55～64세 연령층, 65세 이상 고령층의 

자가 유지율은 각각 91.3%와 93.5%로 매우 높다. 이러한 경향과 유사하

게, 김준형·김경환(2011)은 은퇴 연령층의 자가 가구 10가구 중 8～9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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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34세 이하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2012년

조사 결과

자가 점유율 19.7 36.2 44.6 58.7 62.6

자가 보유율 20.0 42.8 57.3 71.4 73.5

향후 이사 시 자가 선택 비율 24.3 41.1 48.6 70.5 59.8

향후 이사 시

점유형태

방향

자가 유지율

(자가→자가)
88.4 81.1 86.2 91.3 93.6

자가 전환율

(차가→자가)
20.7 32.1 36.0 53.1 37.3

주: 향후 2년 이내 이사 가구 중 주택점유형태 선택 결과에 근거.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각 연도), 원자료 분석 결과.

<표 10> 가구주 연령대별 향후 2년 내 이사시, 자가 선택 의사 비율
(단위: %)

는 수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자가 점유를 유지한다는 연구 결과에서도 

분석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10년간은 고령 가구가 소유 주택을 처분하

고 임차로 이동하는 자가 탈락 현상은 극히 제한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

이다. 반면, 35～44세의 자가 점유 가구들의 자가 유지율은 81.1%로 다

른 연령층에 비해 낮다. 역으로 이들의 자가 탈락률(1-자가유지율) 18.9%

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매우 높다. 이들 연령층의 자가 전환율도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매우 낮은 20.7%이다. 34세 이하 젊은 연령층과 핵심 

주택수요층이라고 볼 수 있는 35～54세의 자가 선택 비율도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계속하여 자가를 유지해나

가는 능력뿐 아니라 무주택 임차가구의 자가 전환이 얼마나 원활히 이루

어질 것인가가 향후 자가 보유의 성장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이라 본다. 

2) 자가 부문 성장의 의미와 향후 발전 방향

전체 주택시장에서 자가 소유 부문의 크고 작음이 시장 안정이나 주

거복지를 좌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가와 차가라는 점유형태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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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별 가구의 효용의 문제를 넘어서 그 선택을 가능하게 한 제도적 환

경과 국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가 무엇을 추구하

고 어떤 수단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각 점유형태는 순기능 혹은 역기능이 

나타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많은 국가는 자가 소유촉진 정책을 전면

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포부를 펼쳤다. 이것은 자

가 소유의 긍정적 효과를 전파한 순기능도 있었지만, 그 메커니즘은 자

가 소유 자체의 탁월한 우월함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정치·경제학적 

이데올로기와 관련 깊다고 볼 수 있다. 홈오너십 소사이어티의 탄생은 

지속적인 주택과 주거서비스의 민영화를 통해 복지를 상품화시킨 결과

라고도 볼 수 있다. 주택자산으로부터 자본이득을 얻도록 강조하는 신자

유주의적 소유 이데올로기는 자가 소유촉진 정책을 정당화시켰고 이 이

데올로기는 시장을 통해 개인의 이득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

의 투자 의존성은 주택체계에 상당한 리스크를 수반함을 제3절의 비교

론적 관점의 해외 사례로부터 잘 알 수 있다. 집값 상승이 부유층에 더 

많은 이득을 안겨다 주므로 주택시장에서 얻은 수익은 사회적 평등을 확

대하기보다는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할 가능성이 더 많다. 많은 정부는 

자가 소유를 사회통합 차원에서 장려했지만, 그 결과는 소득 격차와 분

배 구조를 더욱 악화시킨 결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 집 마련 지원이 주택정책의 주요 목표이긴 하지

만 자가 ‘소유’에 대한 절대적 선호도가 정책으로 가시화된 적은 없다. 

한때 제1차 주택종합계획(2003～2012)에서 자가 점유율 목표를 2012년까

지 65% 달성하겠다는 지표가 제시되기도 했으나, 실제 이 지표가 정책 

목표로 설정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자가 소유 부문으로 쏠리지 않은 정

책 기조로 금융위기 이후에 하우스 푸어 문제가 불거졌긴 하지만 그동안 

비교적 안정된 자가 소유 부문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계 부채 

문제와 주택담보대출 문제가 경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긴 하지만, GDP 

대비 주택담보대출 잔액14)의 비중은 29.3%로 해외 국가들에 비한다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일본이 버블 경제 이후 침체되는 자가 소유 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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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크게 확대한 2000년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의 GDP 비중 37.3%에 비해도 낮은 수준이다. 2000년대 중반 높은 집값 

상승으로 주택자산 양극화 문제가 부각되었지만 불과 4～5년 뒤에는 주

택자산 위기 문제로 변모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에서처럼 유주택자

와 무주택자 간의 자산 격차 문제나 세대 갈등은 그 잠재성은 크나 아직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지는 않고 있다. 자가 점유 부문의 트렌드는 ‘정체’

로 표현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큰 성장도 없었지만 큰 위축도 없음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자가 부문의 성장의 의미는 자가 보유율 자체가 몇 퍼센

트 되어야 한다는 비중 관점보다는 주택시장 내 자가 소유 부문의 역할 

제고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해외 국가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자

가율은 항상 정점만을 향해 나아갈 수는 없다. 일종의 사이클이 증명된 

셈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자가 소유 부문도 전세와 자가, 전세

와 월세와 같은 관계 속에서 순환기적 사이클을 보일 것임을 예상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클의 변곡점은 일부 예외적인 사례도 있으나 

거의 대부분은 70%대 수준에서 꺾어진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나치게 관대하고 파격적인 금융지원이나 조세혜택은 일시적인 

부담능력만 완화할 뿐 장기적으로는 부담능력 개선을 의미하지 않으며, 

부담능력이 갖춰져 있지 못한 상황에서 자가 소유 부문의 지속가능한 성

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자가 부문의 성장의 의미를 주택시장 내 균형, 순환, 부담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규정하며, 향후 자가 부문의 정책 발전을 위해 다

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자가 부문 성장을 위

한 명확한 정책 목표와 종합적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자가 부문

의 정책 기조는 무주택 가구의 주거안정에 초점을 두고 신규 시장 진입

14)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규모는 2013년 말 418조 원 규모(예금은행 329조 원, 그 

외 금융권 89조 원)이며,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 비중은 43.4%이다(한

국은행,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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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기존 주택의 교환 수요에 대해 균형감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출 프로그램 이외에도 

자산이나 신용기반이 취약한 가구를 위한 보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이들

이 거주하는 기존 임차주택을 구입 시 조세혜택을 주는 방법을 통해 주

택거래 활성화와 시장 침체로 매각에 어려움을 겪는 자가 보유자들을 동

시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새롭게 강구될 필요가 있다. 둘째, 신규 주

택시장 중심의 정책에서 기존 주택재고 중시의 거래 정책으로 전환할 필

요가 있다. 기존 자가 가구가 계속 자가를 유지하고 해당 주택도 보전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과 주택 교체(혹은 교환)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이는 

필터링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선순환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자가 

유지율이 높은 고령 가구가 주거 소비를 적절히 다운사이징할 수 있도록 

자가 교체 수요를 지원해주는 것은 생활 고충이나 자가 상실에 따른 노

후 불안을 예방해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산 기반 복지 형태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주택연금’은 2007년 도입 이후 7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15) 근본적으로 이것은 소유권 

주체가 바뀐다는 점에서 집에 대한 애착이 큰 자가 고령층이 대거 참여

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다. 일례로 1980년부터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

택연금은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해서 이렇다 할 제도적 위상이 되지 못했

지만 2006년 도입된 자가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 주거이동 지원 프로그

램(House Moving Support Scheme for the Elderly)’은 참여율이 높다(Richard and 

Doling, 2012). 이는 공가율이 높은 일본의 기존 주택재고 활용 측면이 강

하긴 하지만, 고령자들이 자신 보유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살되, 보유 주택의 일부를 임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이다. 고령자들의 월세 보장을 위해서는 보증 제도가 그 역할을 하고 있

다. 자가의 상실은 민간임대시장에서의 높은 임대료 부담이나 잦은 이사

로 인한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가 상실 위험으로부터

15) 주택연금 지원 건수는 2007년 515건, 2008년 695건, 2009년 1,124건, 2010년 

2,016건, 2011년 5,013건, 2012년 5,296건이다(한국주택금융공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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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방 프로그램은 자가 소유 지원 정책의 중요한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어떤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가 이제 좀 더 심도 있

고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아파트 일변도의 신규 분양주택 시장은 

자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쉽게 진입하기는 어렵다. 1인 가구에게도 가족형의 신규 분양주택은 효

용성 측면에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다. 최근 도심형 생활주

택과 같은 공급 유형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인구‧가구 구조 변화를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동안 공공분양주택의 역할을 대신

하는 새로운 방식의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이 새로운 시각에

서 개발될 필요가 있다. 그 형태는 초기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하는 금융 

설계 방식, 사업주체와 구입자가 지분을 공동 소유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재 조건부 임대주택의 보급을 확대하여 일정 의무기간 거주 

후 자가 소유로 연계되는 공급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동안 공공임대주

택이 자가 부문으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한 것은 그 대상이 주로 저소득

층에 국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 대상을 중산층 범위까지 확대하

고 조건부 임대기간도 3년, 5년, 7년, 10년 등 다양화하여 자가 소유로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5년 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가 5년 내 자가 마련이 여의치 못하다면 해당 주택을 7년 혹은 10년 

임대 계약으로 전환해주는 유연성도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방식은 수요

자에 맞는 공급이라기보다는 공급에 맞는 수요자를 찾는 방식이다. 이제 

이러한 정책 관행이 바뀌어야 하며, 수요가 있는 가구에게 필요한 지원

을 찾아주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량의 신규 주택 공급 정책과 2000년 이전까지 

매우 제한된 공공 금융 지원을 통해서만 자가 소유를 지원해왔다.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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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제한적

인 금융이나 조세 제도는 투기로 인한 시장질서 왜곡 차원에서 상당히 

규제적이었고 부의 공평한 분배 차원에서 정당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지난 20년간 경제 성장과 지속적인 가구 증가로 인하여 주택 수요

는 신규 주택공급으로 상당 부분 해소가 되었고 그에 따라 자가 보유율

도 61.3%에 이르렀다. 신규 공급 이외 별도의 강력한 자가 소유 지원 정

책이 없었음에도 자가 보유율이 60%를 넘는 현재 상황은 다른 국가에서

처럼 자가 소유를 유리하게 만드는 제도하에서도 60% 이상을 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는 점에서 높은 성과라고 볼 수 있다. 2005～2010

년간만 보더라도 신규 공급의 47%가 자가 소유 부문으로 흡수되었다는 

점은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가 어느 정도 실현되었고 

개별 가구도 자산 형성의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자산 기반 복지 근간

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높은 자가 점유율로 인한 부작용

의 이면에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주지한

다면 국내 신규 공급의 지속성은 현시점에서 일부 과잉 공급의 우려도 

낳고 있으나 그동안의 성과가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반면, 신규 공

급의 절반가량은 임대용 주택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주택 

보유 문제와 주택 소유 집중화 우려가 있으나 어떻게 보면 이는 주택 정

책적 틀 속에서 해법을 강구하기보다는 조세 정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라 본다. 

본 연구는 국내 주택 소유에 대한 담론이 상당히 미흡한 상황에서 그

동안 우리나라의 자가 소유 지원 정책의 특징과 한계를 규명하고 향후 

이 부문의 성장 가능성을 진단해보았다. 또한 지속 성장을 위해 비교론

적 관점을 통해 자가 부문 성장의 의미와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았

다. 결론적으로 향후 자가 소유 부문은 과거와 같이 신규주택의 공급 방

식으로 확대될 여지는 있지만, 자칫 현재와 같은 규제 완화기에 실수요

자는 막상 구매력 부족으로 배제된 채 투자 수요가 신규 공급의 상당 부

문을 차지하게 된다면 이는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능력을 악화시키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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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자가 소유 부문의 지속가능성은 부담능력을 고려한 현세대와 미

래 세대의 자가 소유 접근성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가 부문의 성장

이 전체적인 주택시장 안정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어느 한쪽으

로 치우지지 않는 점유 중립성 관점을 견지하면서 점유형태 간 균형 발

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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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Prospect for the Homeownership Sector in South Korea: 

Future Growth Potential of Homeownership and Policy Directions

Jin, Meeyo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natures and characteristics of home-

ownership policies in South Korea, their outcomes and limitations, and the growth 

potential of the homeownership sector. Homeownership policies in South Korea are 

characterized by new housing unit supply-oriented developmental growth model. 

And homeownership has been contributing in filling the gap of fragile public welfare 

and creating individual assets. Homeownership policies mainly depend on the supply 

of new housing units. 34.8% of new housing units were supplied between 1990 

and 2005 and 47.0% between 2005 and 2010, contributing to the growth of home-

ownership in South Korea. Not only new housing supply ‘Steppingstone Housing 

Loan’ to be applied more widely in 2014 and ‘Share Equity’ will lead the growth 

of homeownership in the future. There are, however, factors that threatens the home-

ownership sector, such as low growth, uncertainty of housing market, increase in 

single households, declining demand for homeownership, growing number of aged 

poor, etc. In conclusion, the sustainable growth of the homeownership sector requires 

improved housing affordability, prevention against the loss of homeownership, focus-

ing on the transactions of existing housing units rather than those of new housing 

units, provision of low-cost or affordable housing units for single and younger house-

holds, introduction of phased homeownership policies and more forward-looking sup-

port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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